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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는 검찰의‘윤 총경’수사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

1. 법무부는 2019. 10. 30.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 수사정보과 연구관으로서 서울중

앙지검 형사3부에 파견되어 윤규근 총경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모 검사 등 4명에게 복귀 

명령을 내렸다. 이모 검사는 윤 총경에게 공짜로 주식을 건넨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(현 녹원씨

앤아이)의 정모 전 대표(46·수감 중)와 윤 총경을 조사하고 윤 총경을 구속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

수행하였다. 정모 전 대표의 큐브스는 WFM에서 투자를 받았던 곳인데, WFM은 조국 전 장관 부

인 정경심 씨가 주식을 차명 매입한 2차 전지 업체이다. 

2. 승리 단톡방에서 ‘경찰총장’으로까지 언급된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만 개입한 것이 아니었다. 이

른바 친노 인사가 경영하는 ‘우리들병원’의 의문스러운 1400억 원 대출과 사기 사건에 여권 인사

들이 얽혀 있는데, 이 수사를 무산시키는데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 윤 총경은 노무현 정

부 때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데다 문 정권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1년간 함께 

근무하며 다정하게 사진을 찍는 사이여서 경찰 내부에선 ‘정부 실세’로 유명하다고 한다. ‘경찰총

장’인 그를 어찌 감히 경찰청장이 건드리겠나. 윤 총경의 뇌물 건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기에 

찾아냈다고 한다. 윤 총경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. 검

찰은 윤 총경이 올 3월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와대 

인사의 경찰 부실 수사 관여 여부를 수사를 해왔다.

3. 법무부의 이번 파견 검사 복귀 결정은 윤 총경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“노골적인 수사 힘 빼기”

로서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고, 사실상 법무부가 수사에 개입하여 정권 차원의 게이트가 드러날

까 봐 그 봉합을 서두는 의혹이 있다. 법무부 장관직을 대행하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법

무부 산하 검찰청 검사들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미 조국 

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9일 법무부 장관직에 임명되자마자 조국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수사에 

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검찰에 부당한 제안을 한 바 있다. 

4. 법무부 특히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내세워 윤 

총경 수사 검사에 대한 파견을 해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수사팀의 윤 

총경과 정권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짙다. 우리는 법무부가 조속히 그 

복귀 명령을 취소하여 윤 총경 수사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

하는 바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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